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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보고서 주요 내용 

 

앞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쉬워지도록 법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법원 요구땐 `경영상 비밀`도 제출해야 디지털타임스 | 2018.02.22).  

 

지난 2 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이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에게 제출 의무 부여 

 

지금까지 공정거래 사건은 증거의 대부분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증하거나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출처=기술 뺏겨도 피해자 입증 책임…사력다해 

이겨봐야 '상처투성이' 뉴스토마토 | 2017.12.05). 특히, 기업에서 ‘영업비밀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증거를 찾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침해를 증명하거나 영업비밀이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지위격차가 현저해 쉽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현행 특허법 상 ‘기업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참고해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출처=공정위 “불공정행위 피소 기업, 영업기밀 공개하라” 매일경제 

| 2018.02.22). 

 

 

2. 집단소송제 도입…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소액 피해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적용 

 

국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또한 그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도입 범위와 적용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우선 도입범위에 관하여, 담합(공정거래법)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에 한하여 적용하자는 의견과 이보다 넓은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판결의 

이슈 읽어주는 세움 

2018 년 4 월 4 일 (수) 

특허법 제 132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2302100351051001&ref=nave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2302100351051001&ref=naver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92727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9272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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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관하여, 1) 소송 참가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opt-in*)과 2) 그 외 

피해자들에게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opt-out**) 또한 서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 opt-in: 소송에 참가한 구성원에게만 판결의 효력 부여 / ** opt-out: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 부여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도 여전히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켜준다는 찬성 의견과 다수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출처=‘소비자 권익 증진’ VS ‘소송 남발 

부작용’…집단소송제의 명과 암 중앙일보 | 2017.08.02). 이에 공정위는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 이후 방법을 적용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결국 선별적 폐지로 가닥 

 

전속고발권이란 수사기관(검/경찰 등)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행정기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만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무분별한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존폐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처=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이투데이 | 2017.02.20). 대기업의 불공정사례는 꾸준히 

적발되는 반면, 공정위의 고발 사례가 적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면죄부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출처=이번엔 유한킴벌리 면죄부 의혹...다시 도마 위에 오른 '리니언시' 

서울경제 | 2018.02.19).  

 

결국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출처=공정위,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로 가닥 한국일보 | 2018.02.23).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재정비하고, ②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우선 제시했습니다.  

 

“전속고발권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TF 위원들도 선별 폐지가 다수인 터라 여러 

사항을 충실히 감안해 판단을 내리겠다. 다만, 경쟁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맞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02.23)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혹은 향후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은 이병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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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il.lee@seumlaw.com 

 

  

 

http://news.joins.com/article/21809571
http://news.joins.com/article/2180957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5788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57887
http://www.sedaily.com/NewsView/1RVRKXF8J7
http://www.hankookilbo.com/v/d00e876251954f09984e6a1fd1b64f4c
http://www.hankookilbo.com/v/d00e876251954f09984e6a1fd1b64f4c

